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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.

제 목 : 일 쿠키뉴스의 1.24 한‘ 은 취약 계층 지원 뒷전 연체금리 , …
인하 두고 정부와 대립각 제하 보도 관련’ 

□ 일 쿠키뉴스는 한은 취약 계층 지원 뒷전 연체금리 인하 두고1.24 ‘ , … 정 
부와 대립각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은행권 연체금’ “
리 인하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한국은행에 조속한 . 
은행권 연체금리 인하를 요청했지만 한국은행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연
체금리 인하 시점을 월로 고집하고 있어서다 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으4 ”
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

한국은행과 정부   o 금융위원회( )는 그동안 긴밀히 협의하여 대부업법 시
행령 개정을 통해 연체금리 관련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
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일 취약 연체차주 지원 방안 중(1.18 “｢ ‧ ｣ 연체 

금리 산정체계 일원화 관련 보완설명 참조 ” )

연체금리 관련 규제는 통화정책 성격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     ― 
책의 성격*이 강하므로 관련 당국이 정하는 것이 적절한 점을 고려

         *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중앙은행이 연체금리를 직접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
없으며 소비자보호법 민법 이자제한법 또는 판례 등으로 규제, , 

   o 연체가산금리 인하시기와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 일정상 월까지, 4  대부
업법 시행령 개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비은행권은 금융위,  고시 개
정을 통해 월부터 시행하고 은행권도 그 시점에 맞추어4 자율적으로  
시행할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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